     MNP관련 사실왜곡보도에 대한

   KT노동조합 전남지방본부의 입장


-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생존투쟁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 -

   우리 KT조합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이동통신을 노태우 정권의 비호아래 SK에 빼앗긴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수천억의 자금을 비자금으로 빼돌려 기업주가 구속되고, 국가 신인도를 세계적으로 추락시킨 SK에 일부 정치인들의 농간으로 우리의 알짜배기 사업을 빼앗긴 이래 지난 10년간 우리 KT의 25,000여 조합원이 정든 직장을 떠나야 했던 아픔을 우리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빼앗긴 이동통신(011)을 되찾아 우리의 고용안정을 확고히 하고,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전 조합원은 번호이동성제도(MNP)에 따른 가입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존권 확보 노력을 방해하려는 조직적 음모가 자행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됨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부 언론보도는 "회사의 주도하에 강제할당"이라는 터무니없는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 MNP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정부의 통신정책의 일환이다. 과거 우리가 억울하게 빼앗겼던 이동통신(011)을 되찾으려는 조합원들의 열화와 같은 매출증대 활동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경쟁사업자는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여 트집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일부 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 조합원들이 향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매출증대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또한 경쟁사에서는 대리점 점장 및 직원을 총동원하여 KT의 사옥 앞에서 KT의 영업활동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여는 등, 상도덕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참으로 치졸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KT노동조합 전남지방본부 2,500여 조합원은 두 눈을 부릅뜨고 이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자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응분의 대가를 충분히 치룰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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